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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 공유지 매각인가? 용산 정비창 토지 매각을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의 2022. 11. 11.자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발표에 대한 성명

1. 기획재정부는 2022. 11. 11. 금요일 16시에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산 정비창 토지 매각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회적 공론화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보인다. 용산정비창 용지는 코레일이 전체의

69.8%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각각 25%, 4.4%를 보유한

국공유지이다.

2.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2. 7. 26.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공공에서 먼저 12조원 가량을 투자해 부지·인프라를 조성한 뒤 민간이

구역을 쪼개 들어오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11. 11.자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 투자자들에게 모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다.

3. 그러나 서울 도심의 토지는 민간에게 분양하면 할수록, 땅이 사유화되면서, 땅값은

더욱 오르기 마련이고, 도심의 개발이익은 모두 사유화되며, 이로 인해 도심의 토지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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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발이익은 사유화되어 소수의 누군가에게 로또가 되거나, 부동산 재벌들의

수집대상이 될 뿐이다.

4. 특히 서울에는 국, 공유지가 부족하여 서민이 부담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데, 서울 도심의 국, 공유지인 용산 정비창 토지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1조 5천억원 규모의 대장동개발사업을 공공과 민간이

혼합개발했는데도, 4,000억이 넘는 개발이익이 민간의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는데,

개발 사업비 30조원이 넘는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의 20배가 넘는

규모이다. 그런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에게 모두 매각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토지 매각인지 되묻고 싶다.

5. 서울 도심의 국, 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에게 분양하면, 민간 투자자가

도심의 토지를 독점하여, 그 지역의 개발이익이 모두 사유화될 뿐이다. 이로 인해

용산과 서울의 토지가격과 집값이 다시 오를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정비창 토지 매각을 강력히 반대하며, 용산정비창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되, 그 토지 위에 서울의 서민층이 마음놓고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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